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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주도 경제체제의 징후들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에 따른 총수요 변화

소비/GDP 투자/GDP 순수출/GDP
단순

합계

총수요

(개별국가

승수효과)

총수요

(글로벌

승수효과)

유럽 12국 -0.439 0.299 0.057 -0.084 -0.133 -0.245

독일 -0.501 0.376 0.096 -0.029 -0.031 -

프랑스 -0.305 0.088 0.198 -0.020 -0.027 -

영국 -0.303 0.120 0.158 -0.025 -0.030 -0.214

미국 -0.426 0.000 0.037 -0.388 -0.808 -0.921

일본 -0.353 0.284 0.055 -0.014 -0.034 -0.179

한국 -0.422 0.000 0.359 -0.063 -0.115 -0.864



조세·이전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2013년)

지니계수 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감소비율

(%)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감소비

율

(%)

스칸디나비아 0.448 0.262 41.3 27.2 7.3 72.9

앵글로색슨 0.497 0.341 30.9 29.0 12.2 56.3

서유럽 0.486 0.283 41.7 31.9 8.8 72.2

남유럽 0.542 0.339 37.4 36.3 14.5 60.2

(한국) 0.336 0.302 10.1 16.9 14.6 13.6

OECD 0.475 0.317 32.9 28.7 11.5 57.3



지니계수(전체가구)



상위소득 1%와 10%의 소득점유율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14)



재정여력(fiscal space)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의 국제 비교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

• 조세부담률이 낮다
- 주요 세목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낮다

- 비과세 감면제도가 폭넓게 존재한다

-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다

• 과세공평성이 취약하다
- 직접세의 비중이 작다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하다

-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GDP 대비 세수 비중(2014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개인
소득세

법인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부동산
보유세

금융
자본
거래세

종업원 고용주

스칸디나비아 15.6 3.5 8.9 3.6 0.8 0.3 2.3 5.5

앵글로색슨 10.6 3.2 5.4 2.6 2.2 0.5 1.5 2.0

서유럽 9.6 2.4 7.0 3.2 1.1 0.5 5.6 7.8

남유럽 8.1 2.2 7.0 3.9 1.0 0.6 3.1 6.6

(한국) 4.0 3.2 4.2 2.7 0.8 1.6 2.8 3.0

OECD 8.4 2.8 7.0 3.3 1.1 0.4 3.3 5.2



조세체계의 유형별 분포
조세수입 비중

총조세부담률

복

지

지

출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직

접

세

비

중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칠레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간

접

세

비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및 실효세율(20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세입확충방안 평가

• 세수 자연증가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 최근의 세수 증대는 경기회복과 박근혜정부의 실질적 증세 효과

• 증세에 소극적이고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 미흡
- 세법개정을 통한 추가 세수는 5년간 11.4조원에 불과

-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탈세 방지의 성격

•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개선하기에 부족
-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 과세방안 취약,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방안 부재

• 세제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재
- 보편적 누진세제로 세수 확충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에 부응
- 일자리 창출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시간 단축 및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와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확충 등

•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감세기조를 증세기조로 전환
-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세수
- 연간 5.5조원의 추가 세수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부족

• 세제개편의 중장기적 로드맵과 포괄적 증세 방안 필요
-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과세대상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재정정책



단계적 증세 방안



상위 1%의 소득 비중과 소득세 최고세율



(1) 소득세

• 상위소득 집단에 대해 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
-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 역진적인 성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자본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자본소득과세는 매우 취약한 상태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 인하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강화



노르딕 국가들의 자본소득 과세(2014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개인소득세율
자본소득

근로소득

30

31.9〜56.9

27

27.0〜39.0

30〜32

26.2〜51.5

법인소득세율 22 27 20

단위: %



(2) 법인세

• 공평과세, 경제성장,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대기업 증세 필요
- 대기업은 재정지출의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도 세 부담은 낮은 수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음

-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감면 축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 개인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법인단계에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할 수 있음

•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함께 최저한세율의 인상 병행
-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을 축소

- 외국납부세액의 간주세액공제 제도 → 미국: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2015년)

전체 일반법인 중소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액공제

적용제외 49,427 59.8 38,942 55.9 10,485 80.9

적용대상 33,197 40.2 30,727 44.1 2,470 19.1

합계 82,624 100.0 69,669 100.0 12,955 100.0

세액감면

적용제외 4,352 32.0 3,408 97.9 944 9.3

적용대상 9,242 68.0 72 2.1 9,170 90.7

합계 13,594 100.0 3,480 100.0 10,114 100.0

합계

적용제외 53,779 55.9 42,435 58.1 11,429 49.5

적용대상 42,439 44.1 30,799 41.9 11,640 50.5

합계 96,218 100.0 73,007 100.0 23,069 100.0



법인세 공제감면 주요 항목 비중

세액공제 세액감면

1.외국납부세액공제 47.8 1.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55.9

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3.4 2.수도권외지역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7.4

3.임시투자 세액공제 4.8 3.고도기술수반사업외국인투자세액감면 6.4

4.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5.8 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7

5.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2.2 5.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세액감면 4.4

6.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8 6.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3.8

7.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1.4 7.수도권외 지역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3.2



(3) 부동산세

•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를 연계하여 개편

-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 부동산 세율 인상
-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를 적용하면 2015년 3조 1천억원의 종부세 전망

• 과세표준의 현실화
- 과세표준=시장가액*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

- 실거래가 반영률(2011년) :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58.8%, 토지 58.5%

-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 80%, 재산세(토지, 건축물) 70%, 재산세(주택) 60%

- 실거래가 반영률 80~100% 적용에 따라 총 3.5~8.6조원의 세수 전망



(4) 상속 및 증여세

• 상속세의 본질
- “상속세 제도는 상속재산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7.12.24. 선고, 96헌가19 결정)

- “상속세야말로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세금이다. 평생토록 재산을 모으고 지키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인 국가나 사회의 정당한 몫을 차지했음을 느끼게 해주
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재산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 재산은 이미 사회에 이바지 했을 것이다.”
(Carnegie, 1998, The Gospel of Wealth)

•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 현물출자, 불균등 감자, 신주인수권의 배정이 없는 증자, 합병, 저가 매매후 상장
-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2세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물타기 증자‘
- 전환사채를 통한 변칙 증여
- 회사의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 상속 및 증여세 낮은 실효세율(2015년)
-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40.6조원, 결정세액 1.8조원, 실효세율 4.5%
-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39.0조원, 결정세액 3.3조원, 실효세율 8.5%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세무상 실효세율 = (납부세액/증여의제이익)ⅹ100
-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ⅹ(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정상 거래 비율)

ⅹ(주식보유비율-한계 보유 비율)

• 실제의 실효세율 = (납부세액ⅹ실제증여이익)ⅹ100
- 실제증여이익=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ⅹ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ⅹ주식보유비율

•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존치 여부 검토
-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시 30%의 정상거래, 3%의 한계보유비율 공제
- 2013년 정상거래 비율 15%로 인하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로 인상

•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으로 내부거래 절대 금액도 고려
- 합병과 분할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춤

구분 세무상 실효세율 실제 실효세율 차이

재벌 33.09 15.85 17.24

일반기업 20.02 10.58 9.44

중소기업 12.63 6.66 5.97

합계 21.80 11.49 10.31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과도한 가업상속공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 본연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음

• 유동성 부족의 해소 방안
- 주식 현물 등 물납, 장기간에 걸친 연부연납방식 활용

• 기타 고려 사항
- 독일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조건의 상당히 제한적임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면 가족에게 경영권 승계의 근거 희박



(5) 종교인 과세

•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타당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성직자의 소득은 과세대상

- 과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

• 종교인 과세 2018년 1월 시행 예정
- 과세대상을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 제한

- 필요경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원천징수 대신 자진 납세 방식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6) 탈세 방지

• 역외탈세 방지 방안
- 역외 금융거래의 정확한 파악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에 준하는 제도 도입

-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행위에 적절히 대응

- 조세도피처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예비처분 및 납세자의 입증 책임

- 조세도피처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과세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 인하와 신고대상자 확대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 강화와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 강화

출처 추정방식 지하경제 규모

최광(1987)
유일호(1995)
문춘걸ㆍ김영귀(2002)
노기성ㆍ윤여필(2007)
Schneider(2010)
안종석 외(2010)
강병구(2012)
조세재정연구원(2017)

현금수요접근법
지출-소득 격차방법
완전정보 최우추정법
현금수요접근법
MIMIC모형
DYMIMIC모형
현금수요접근법
현금수요접근법

1985년 GNP의 56.1%
1988년 GDP의 14.1%-15.8%
1996년 GDP의 12.1%D
2006년 GDP의 22.0%
2007년 GDP의 25.6%
2008년 GDP의 17.1%
2010년 GDP의 12.3%
2015년 GDP의 8.0%



(7) 소비과세 확충 및 조세정보 공개

• 소비세 확충
- 소비세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역진적 성격

-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직접세 위주의 증세 ⇒ 소비세 확대

- 독일은 2005년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정체제에서 부가가치세를 3% 포인트 인상

- 일본은 소비세 5%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여 확대된 재원을

사회보장의 목적에 사용함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상 구분 계리

• 조세정보의 공개
-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납세협력 제고

집단별 조세정보 개별 납세자 조세정보

노르웨이 공개 공개

미국 공개 무작위 추출 익명 납세자

일본 공개 상위소득자

몽골 비공개 비공개

한국
고소득층 한정
비주기적 공개

비공개



감사합니다


